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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채에 대한 규제완화가 예상되어 향후 지방

채는 자율적 발행 및 관리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2016년 지

방채무는 26.4조원으로 2015년 28조원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채무는 GDP 대비 1.8% 정도로 OECD 회원 

국가 평균 7.5%보다 낮습니다. 2016년 지방채 발행 실적은 한도액 대비 57% 정도이

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74%인 179개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채무 제로’ 달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채를 빚으로 여겨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활

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상환부담을 고려한 

적정수준 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채의 적정수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과거 재정위기를 겪

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변수를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으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과제를 수행한 서정섭 박사, 이장욱 박사의 노고에 감

사드리며 연구수행과정에 유익한 자문을 해주신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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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자율적 발행 및 관리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지방채무 적정수

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지방채 모형을 설계하여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 유형별로 적정수준의 기준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

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얻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격

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상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방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채무를 관리해야 하며,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예산대비채무

비율 외에도  일반재원, 자체수입 대비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채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및 

조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운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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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무에 대하여 엄

격히 통제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많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발

행한도액을 부여하며, 예산대비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자율발행 가능

지수, 관리채무부담도 등의 지표로 채무운용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

방채무(‘15년 28조원)는 GDP 대비 1.8% 정도이나 일본 37.4%, 프랑스 9.7%, 영국 

5.7%로 외국의 경우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운용은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로 중요하며, 세대간 부담 형평화에 근거

하여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역 SOC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는 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채 및 민간자본 활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재정분권이 국정과

제의 하나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재정분권의  확대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실천됨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활용에 

대한 중앙의 엄격한 규제는 완화 내지는 조정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지방채 운영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에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을 행정안

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외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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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산편성 기준 완화 및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SOC 사업의 재원조달은 이론적으로 세대 간 부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함이 타당하다. 지

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재원 및 중앙 이전재

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어, 지역개발 등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및 민

간자본 활용에 의한 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의 필요성 및 남발로 인한 재정위험 방지를 위한 운

용 및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채무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채무의 적정 수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재정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채무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적정수준을 탐색해 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방채무 운용･

관리방안 및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

채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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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무 적정수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지방채 이론

에서는 경제적 효과 및 부담, 필요성, 지방채무 적정규모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지방채무 적정수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을 수행

한다.

외국의 지방채 활용 수준과 주요정책의 특징을 일본, 미국 주정부, 프랑스 중심으

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제도, 관리제도와 지방채무 유형 및 규모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지방채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채무의 적정규모 탐색을 위해 모형을 설정하여 적정규모에 대한 논리 및 기

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몇 개의 채무지표를 활용한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

고자 한다.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을 위해 부족재원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지방채 활용이 필

요하고, 남설로 인한 재정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의 적정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이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강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지방채무의 분석 및 모형 연구에서는 BTL이 포함된 채무잔액 기준으로 분석한

다. 즉 지방채무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임차료의 총잔액

을 포함한다. 우발채무의 경우 현황은 분석하지만 통계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일반정부 채무를 기준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 개념이 아닌 채무로 분석하고 채무기준으로 적정수준을 탐색

한다. 공사･공단은 일반정부와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였다.

모형 적용은 광역단체 중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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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적정수준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델 적용은 2008년∼2015년 기간의 

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적정수준의 기준설정에도 확장하고

자 한다.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기준 설정은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몇 개의 지표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외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채무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채(Local Government Debt)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의미한

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차입(Loan), 지방채증

권(Bond)를 발행함으로써 지는 채무, 해외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지방채는 국채와 함께 공채의 일종이며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지방편익시설(상･하수도, 도로,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공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지출 목적으로 발행한다. 

지방채는 과세권 담보를 기준으로 일반채(General Obligation Bond)와 수익채

(Revenue Bond)로 구분한다.1) 일반채는 지방채 발행 시에 자산 담보를 바탕으로 하

지 않고 과세권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용(Full Faith and Credit)을 바탕으로 

발행한다. 반면  수익채는 지방채 발행 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기반으

로 발행되지 않고, 특정 사업의 수익(고속도로 통행료, 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발행

된다.

지방채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채무(debt)와 부채(liabilities)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확정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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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2조 제5호). 반면, 부채는 일반적인 의미로 “화폐단위로 표시된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지방

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②). 예산회계(현금주의)에서는 채무로, 재무

회계(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채무는 직접적･명시적 채무,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암묵적･우발적 채무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음의 <표 2-1>에서 명시적･직접 채무만을 관리범위에 포함하

고 있다. 최근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보증･협약 등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지

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부를 관리에 포함하

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채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조달하여 상환의무가 있

는 금전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서차입이나 증권발행 형식의 지방

채 외에 계약체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보증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이행책임

액, 임대형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를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협약한 우발채무의 경우에도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지

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상환의무가 발생한 금전채무로 지방채를 포함하여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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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목적을 위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

에 유용한 재원이다.2)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들의 복지, 지역개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본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정활동에 대한 부족액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고자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경우, 지방채 

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로 지방재정학(Local Finance)적 분석 적용3)을 통해 

지방채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의 전가

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적정한 지방채 규모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과 수혜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혜는 누가 얼마나 받고, 상환에 대한 부담은 누가 얼마만큼  

받는가?”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혜와 상환부담의 관계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의 조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4)(공공재 소비 

주체)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 한다면, “해당 주민들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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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수준에서 최적화(Optimal Quantity)가 이루어지는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공재는 일반소비재(Private Goods)와 다르게 수혜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하고, 그 혜택 발생 기간은 공공재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장기간) 유효한 특성을 보유한다.

지방채를 포함한 공채의 발행 효과5)를 살펴보면 자산효과(소비증가효가)와 구축

효과(민간투자감소효과)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자산효과(Wealth Effect)는 국공채 발행이 민간보유 금융자산의 잔액을 증가

시킴에 따라 자산보유자는 부유하게 된다는 심리적 효과에 따라서 소비지출이 증가

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이 증

가하는 현상을 국공채의 자산효과(Wealth Effect)혹은 러너효과(Lerner Effect)6)라고 

한다. 또는 공채 착시현상(Public Debt Illusion)이라고도 하는데, 국공채 착시란 민간

이 국공채를 인수할 때에 이로 인한 미래의 조세부담을 전혀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채의 구입을 금융자산 증가와 동일시하는 현상이다(Vickrey, W., 1961).7)

자산효과의 반대 논리도 있다.　국공채의 구입자는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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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감소에 대비하여 현재의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국공채의 자산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논리이다(E. Thompson, M. Bailey, R. Barro).8) 경제주체들

이 합리적이고 완벽한 예측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채 구입과 동시에 미래의 

조세부담을 완전히 예측하게 되어 합리적 소비를 위한 기간 최적화(Intertemporal 

Optimization)가 가능하다.9) 공채발행은 미래의 조세를 의미함으로, 리카르도 등가원

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따라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공채

는 재정지출 수준 변동 이외에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투자감소효과(구축효과)란 국공채의 증가는 통화수요의 증대와 금리의 

상승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총수요를 감소(Crowding-out Effect)시킨다는 것

이다. 이들은 화폐공급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

에 그치며, 그 일시적 효과의 크기도 케인지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도로 크지 않다

는 논리이다. 국공채 발행이 통화수요의 증가와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투

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도한다.10) 이러한 구축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균형

재정을 추구하면서 가능한 국공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 Friedman, 

R. Lucas, T. Sargent, N.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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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인즈학파는 공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소득

이 증가하여 결국 총수요가 증가함을 주장하면서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국공채 발

행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신보수주의의 논리에 따르는 경제학자들

은 이러한 케인지언 재정정책이 무효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

할 때에 국민소득이 과연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의 국공채의 발행 효과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그림 2-1> 참조).

실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이 E

점에서 교차하며, 균형 실질국민소득이 y라고 가정하자.

케인즈 학파의 경우 국공채 발행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우선 승수효과를 

통하여 IS곡선이 IS0에서 IS1으로 이동한다. 국공채의 자산효과에 의하여 소비지출

이 증가함에 따라 IS1은 다시 IS2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한다. 새로운 균형이 E1에서 

이루어질 때 이자율은 r1으로, 실질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프리드먼 및 신고전학파의 경우 국공채의 발행으로 인해 다른 효과와 동시에 화

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이자

율이 상승하고 투자지출의 감소로 인해 실질국민소득이 감소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LM곡선이 어느 정도 이동하느냐에 대한 화폐수요의 탄력도는 추정되기 

어렵다. 만약 LM1까지 이동한다면 새로운 균형은 E2에서 이루어진다. LM2까지 이

동하게 된다면 새로운 균형은 E3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자율은 r3로 상승하고 실

질국민소득은 y0로 환원된다.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투자의 감소에 의해 완전히 상

쇄됨으로써 완전한 구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지출의 탄력도와 화폐수

요의 탄력도의 차이에 따라 총수요･소득 증가 또는 구축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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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운용 조건에서 복지･지역개발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가 사용될 때, 해당 지역의 재정지출이 증가한다. 

지방채 발행으로서 차입된 자금으로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단기 지역경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채를 포함한 다른 공채 발행의 효과로

서 재정효과(Fiscal Effect)와 통화효과(Monetary Effect)11)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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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행과 사업적 발행 목적의 특성상 재정효과가 지방채 발행의 주된 효과이

다.12)  국채의 경우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발행되어 통화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방채의 경우, 발행되는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며 지

역별로 분할되어 통화 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다.13)

지방채는 재원조달기능을 통해 증가된 재원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지출 및 단기 

총수요가 증대된다.14) 지방재정규모는 크게 세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방채의 발

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액을 조달한다. <그림 2-2>의 예산제약선 A1A2는 지방채 발

행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A1´A2´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방정부 예산 

확대(예산제약선 우측 이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15)(G1 및 G2) 의 수요확

대에 따라 (두 공공재의 소비균형이 e에서 E´로 이동) 전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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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발행은 만기 시에 원리금의 상환부담(공채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지방

채무 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의 의무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경직성 지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된다. 이러한 경직적 재정부담은 회계연도의 경상적 재정지출에 부

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지역주민의 재정수요에 맞는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는 사회

적 손실을 공채의 부담이라고 한다(조기현, 1996).

 지방채의 발행이 조세에 의해서 상환될 수 있으나, 지방채발행에 따른 부담의 

증가는 추가적 조세 부담(세율 인상 또는 신세원 개발)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공채의 상환에 대한 부담 전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채의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환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공채부담의 세대 간 전가 및 공채와 조세 간 

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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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상환 부담전가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고전학파는 국공채가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

한다.16) 지방채와 같은 공채의 발행은 민간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소득을 낮춤과 동시에 소득계층 간의 분배 상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높음을 

주장한다. 장기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누적 

부담으로 더욱 크게 작용할 것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약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의 경우도 공채가 민간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

정적 효과를 갖으며, 공채의 발행에 따른 상환을 위해 미래세대에 추가적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뷰캐넌(Buchanan)의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공

채를 발행해서 공공지출을 늘릴 때, 발행된 공채에 대한 개개인의 구입은 합리적 소

비를 위해 스스로 현재소비를 불확실한 미래소비로 전환하여 소비의 기간별 최적화

를 위한 목적17)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채 구입에 대해 현재세대의 부담은 전혀 존재

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공채의 상환 시에는 미래세대가 조세부담을 통해 상환의무

를 지게 되므로 공채발행의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됨을 주장하고 있다.18) 모딜리

아니와 머스그레이브는 조세가 개인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반면, 공채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공채 

발행에 의해 민간자본 형성이 어려워지고 미래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

을 물려받게 됨으로서 낮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공채 발행의 상환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인즈 등 신정통파는 지방채를 비롯한 공채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환 부

담은 미래세대의 추가적 조세 부담을 발생시키지만 원리금 상환을 받는 세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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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이므로 이는 ‘세대 간 부담의 전가’가 아니라 ‘미래세대 구성원 간 구매력

의 이전’이라는 논리이다(이만우 외. 2015). 케인지언을 계승한 러너(Lerner)에 따르

면 공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현세대의 부담과 같다.　케인지언과 같은 완전고용의 

가정을 바탕으로 조세의 부담과 같이 공채의 발행에 따른 부담 또한 민간부문의 실

질소득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축소되므로 실제적 부담은 현재

세대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19) 리카르디언(Ricardian)들 또는 배로(Barro)에 따

르면 재정지출의 재원이 조세이거나 공채이거나 현재 세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는 

시기별 최적화(Intertemporal Opmtization)를 따르게 되므로, 이와 같이 조세 부담이 

현재 세대의 부담으로 국한되는 것과 같이 공채발행에 대한 부담 또한 현재세대의 

부담으로 제한됨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공채 상환부담에 대한 현재세대의 

합리적인 대비(저축 등의 유산)가 미래세대의 공채 상환의 부담을 해결함으로 발행

된 공채의 상환은 현재세대의 부담이라고 한다.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며, 현재세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재정지출의 용도가 투자사업 이

외의 경우에는 자본침식 현상으로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

방채를 이용한 재정지출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확장으로 미래세대 또한 그 편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의 주요 조건으로 투자사업 대상이 지켜진다면 지방

채 상환에 대한 부담 또한 감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 상환부담의 경우 지방채무의 상환의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간접

적인 상환 지급 보장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부담은 낮

다.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상환부담으로 재정주의단체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 건전

화 이행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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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경상적 지출에 사용된다면, 조

세는 결국 미래에 이용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자본을 축적하는 대신 현세대가 자신

의 소비지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미래에 필요한 자본축척이 거

의 전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조달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본축적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여기에 

반해 지방채로 조달된 재원이 자본축척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현세대의 소

비지출에 사용된다면 현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표 2-2>는 소비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는 재원의 용도와 조세 및 지방채와 

같은 재원조달 방법을 조합하여 분류한 표이다(Bennett, 1980:260). 경제원칙상 편익

을 향유하는 자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표 2-2>에서 Ⅰ과 Ⅳ는 적합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Ⅱ와 Ⅲ은 

비적합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축적의 목적에 사용

되는 투자적 지출을 위해서는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렇게 함으로써 특정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때 세대간 공평

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곽태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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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세대간의 형평성 논리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현주민과 

장래에 그곳으로 이주하게 될 미래 주민들 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지방

자치단체의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한다고 가정하

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은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공급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

게 될 미래의 주민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재를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

지 않고 누리는 꼴이 되어 그 지방의 미래 주민들이 현재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

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 지방채로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다면 미래의 주민들도 그러한 자본적 지출로부터 공급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비용

을 부담하게 되어 주민들간의 부담불공평성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곽태

열, 2007). 

 

세수의 시간적 패턴과 주민들이 원하는 재정지출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입에 의한 연도간의 재정조정을 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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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도에 있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통상적인 재정활동을 중단하거나 사

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종국

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후생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일시적인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했었다. 

중앙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구할 경우 지방정부도 지방채의 발행

을 통하여 지역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조

건이 좋은 공공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1994년에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차 보정예산

(補正豫算)에 공공투자를 추가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여 공공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곽태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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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관련 선행연구는 지방채운영 제도 개선, 지방채무 적정규모, 지방채무의 

위험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지방채운영의 제도연구는 지방채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

한 연구는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이승철, 1998; 강인재, 2007 ), 법적 제도 연구를 통

한 지방채 활성화 방안 및 규제 방안 제시 등의 연구(김렬, 2000; 장선희, 2011; 주기

완, 2011, 강윤호, 2015) 등이 있다. 

김렬(2000) 연구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규제정책이 약할수록 채무의 증가 폭이 커

지고 반대로 규제정책이 강할수록 채무의 증가 폭이 줄어들었음을 분석하였다. 규

제의 형태별로 보면, 상한규제가 채무의 억제에 별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주

민투표 요건은 채무의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

의 요건이 보증채무의 축소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상한(설정) 규제나 의회승인조건

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Kiewiet and Szakaly, 1996). 

강윤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통계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및 활성화에 효

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재정력(재정

자립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개발수요(개발사업비)와 

채무상환부담 정도(채무상환액)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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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적정규모 탐색의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차병

권 1969, 김철･신해룡, 1990, 노기성, 1998; 전상경, 2003; 임성일･주만수, 2004; 곽태

열, 2007). 

차병권(1969)은 채무상환부담율( =i･Dt/Rt, i 이자율, Dt 채무잔액, Rt 자체수입총

액(지방세와 세외수입)) 기준으로 5% 정도가 적정 상한선이라 하였지만 자의적이라

는 평가가 있다(전상경, 2003: 159). 

김철･신해룡(1990), 노기성(1998)과 전상경(2003)은 효용극대화모형을 활용하여 

지방채의 적정 규모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만수･임성일(2004)은 “지방채 발행의 적정규모와 상환능력”의 연구를 통하여 

세대 간 후생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지방세와 적정 채무규모에 대해 논하고,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고려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효용과 현 세대의 효용

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통한 지방채 적정규모

의 산정은 불가능함을 논하였다. 이는 예산제약조건을 정의하기 어렵고, 각 주민들

의 선호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정이 어려우므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

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사

용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지방채 적정

규모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곽태열(2007)은 “경상남도 부채의 적정성 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의 연구에서 

효용극대화 모형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채무의 최적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보다는 채무상환능력(채무부담능력)에 관련된 지표와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채무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Moody’s 및 Standard & Poor’s, 국내 채

무 관련 지표 중 1인당 채무규모, 채무규모 증가율, 채무비용 비율, 소득 대비 채무

규모의 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수치를 광역단체 내에서의 순위,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분석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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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방채무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무상환비비

율(BTL 포함: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는 예산대비채무비율 40% 

초과, 또는 지방채상환비비율 17% 초과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원칙

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MA(1994)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 중 부채상환지출이 20%를 초과하면 재정

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Fitchl’s의 Cohen(1994)은 미국 주정부의 경

우 3∼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7%가 보통수준이고 각각 1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임성일･주만수, 2004: 10). 

또한 지방채의 상환능력을 지역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지표에 대하여 ICMA(1994)

는 지역소득에 대한 부채규모의 비중이 15%를 초과할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Cohen(1994)은 미국 주정부의 경우 2∼6%가 보통 수준이고 1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임성일･주만수, 2004:11). 

 

지방채무의 위험관리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기현(2012)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

해 지방채무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에서 지방채무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구분 및 발행한도액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지표의 

보완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몇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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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가 있지만 대략 3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채무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려고 시도하

였지만 적정규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적정규모가 필

요하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재정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채무 잔액규모를 자체수입 등의 재정변수

의 비율로 제시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비교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에서는 재정지표 중심의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지방채무

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적정규모 기준 설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ICMA는 총세입 중 부채상한지출이 20%를 초과하면 재정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

으며,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1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것 등이 

예이다. 따라서 지방채무의 적정규모 기준 설정은 세입 등 재정변수 대비 지방채무 

총액, 상환액의 비율로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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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통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채무는 주요 외국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채

무 규모나 지방채무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GDP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채

무(지방교육채무 포함)의 규모는 GDP 대비 3.9%이다. 

이는 <표 2-3>에서 나타내고 있는 일본 등 11개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비율이다. 

외국의 GDP 대비 지방채무의 비율은 영국 5.72%, 프랑스 9.86%이며 그 외 국가는 모

두 10% 이상이며, 캐나다 62.03%, 일본 37.44%, 독일 31.00%, 호주 22.48%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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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지방채발행의 규제는 지방채잔고

액 기준과 상환액 기준의 재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표 2-4> 따르면 총채무 규모 및 채무상환액 규모는 총세입, 일반재원, 경상세입 

등의 비율을 산정하여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상한 기준을 설정하

여 발행규모와 상환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표들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Jun, Ma(2001)는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상환액 기준 지표들은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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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잔고를 활용한 지표들은 중장기 채무부담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재정적자 혹은 재정수지는 현재 지방채발행수요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미래 

지방채발행 수요에 대한 정보로는 제한적이다.

넷째, 우발채무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긴 하나 미래 파산위험을 과대평가할 우려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채발행의 원칙금지에서 원칙자유로 전환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촌은  2004년도까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2005년도부터 사전 협의

제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지방채 발행 운영 내용과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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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대신 등의 동의(허가)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충당하고 원리금

상환금을 지방재정계획에 산입한다. 신고한 지방채(민간자금 등) 중 협의는 동의의 

경우로 인정하여 원리금상환금을 지방재정계획에 산입한다. 동의되지 않은 지방채

는 공적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사전협의, 허가 기준은 실질공채비비율을 사용한다. 실질공채비비율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석하면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상환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

본의 경우 세외수입은 일반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실질공채비비율로 신고, 협의, 허가. 발행 금지의 단계별 관리를 하고 있다. 

- 협의단체 : 18%까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도도부현･지정도시는 총무대신, 

시정촌･특별구는 도도부현지사와 협의해야 됨

 ∙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공적자금으로 지방채소화 가능

 ∙ 동의를 얻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금은 지방재정계획에 산입

 ∙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리 의회에 보고의무

- 허가단체

 ∙ 적자단체, 실질공채비비율이 높은 단체, 적자공기업 등

 ∙ 표준세율 이하를 적용하는 단체

- 18%-25%인 지방자치단체 : 일반적 허가단체 

 ∙ 공채비부담적정화계획 수립을 전제로 일반적인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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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5%인 지방자치단체 : 일반단독사업채 발행금지 

 ∙ 재정건전화계획수립(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2009년 4월시행)

 ∙ 조기건전화단체

- 35%이상인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발행금지

 ∙ 일반공공사업, 교육/복지시설 등에 관한 지방채발행금지

 ∙ 재정재생계획(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2009년 4월시행)

2012년도부터 지역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방채협의제도를 

일부 개정하였다. 재정상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실질공채비

비율 16% 이하)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아닌 사전신고의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민간

자금을 통한 지방채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일본의 지방채관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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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정부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관리하

고 있다. 

아리조나주는 1회에 35만 달러를 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주 내의 카운티와 시정

부에 대하여 지방채잔액이 재산평가액의 6%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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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네컷주는 일반채의 총액을 일반회계수입의 1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채 총액이 일반재원에 90%에 이르면 주지사는 의회에 부채의 재검토를 권

고한다(조임곤, 2016).

아칸사스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부채는 주민의 승인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부채 발행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며 수익채는 제

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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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원래 엄격한 기채승인제도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

가가 규제한 비율 이상의 자방채발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직접 간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지방채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재정지원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82년 이후 합법성

을 중심으로한 사후감사 위주의 지방채 자유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

방의회가 기채를 승인한 경우 기채총액･이자율･발행기관의 선정 등 모든 내용이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곽태열, 2007).

1982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채 발행의 승인권을 

행사하며, 발행총액･이자율･발행기관의 선정 등 모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꼬

뮌(Commune)･데파르트망(Department)･레지옹(Region) 등이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지로 가능하지만, 다음의 최소조건은 충

족시켜야 한다. 

첫째, 채무상환 비용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계정에서 의무적 경비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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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둘째,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각각에 대하여 실질적인 균형예산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지방채는 자본계정, 즉 공공투자사업에 한하여 발행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경상적자를 보전할 목적의 기채는 불허된다. 

넷째, 시장공모채는 발행규모가 최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방채발행은 금지된다. 

여섯째, 발행금리의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합법성 감독절차에 따라 사후감독을 하는 

형태로 지방채관리를 하고 있다. 합법성 감독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채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결정을 고지하고 국가임명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둘째, 국가임명지사는 기채결정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보증액과 자체

지방채상환을 위한 총액이 경상수입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이 가

능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위험분산원칙을 적용하여 특정 금융기

관에 지방채 보증능력의 10% 이상을 의존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방채에 대하여 50% 이상을 보증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지방채무와 규제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를 너무 보수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채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지방채 활용에 대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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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강하다. 일본, 미국,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

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지방채 발행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은 정부

개입의 단계별 기준이 있으며, 미국 주정부의 경우 채무총액이 일반수입의 몇 %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채 발행 시 주민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완전 자율적이나 지방채무상환액이 경상수입의 50%

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지방채무 총액이든 상환액이든 제한

하고는 있지만 그 상한선이 높으며 그 정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지방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지방재정법 

제2조 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방채무는 우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차입금과 지방채증권),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

책임액을 들 수 있다. 지방채는 발행 및 종류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

방채는 차입형식과 증권발행 형식이 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

담의 원인이 될 계약체결 등을 말하며(지방재정법 제4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이 포함된다(시행령 제10조).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한 

행위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된 것을 말하며, 그 금액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시 포함된

다(시행령 제10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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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이하 ‘BTL’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순 지방비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BTL 임차료)을 

2014년부터 채무에 포함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시 BTL 임

차료 총잔액(순지방비 부담분)을 채무에 포함하고 있다(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도 일부 채무에 포함하고 있다. 우발채무란 보증채무부담행

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지방자치법 제39조)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는 2015년부터 50%에 해당

하는 금액이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시 채무에 포함되고 있다(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채무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임

차료(순지방비부담분), 우발채무의 일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모집공채, 지역개발공채 및 도시철도공채 등이 예이다. 차입금은 지방자치단

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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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물차관을 포함)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

위를 말한다. 채무부담행위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이 당해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 예산으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행위26)로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이행이 확정

된 금액이다. 태백시가 태백관광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태백

관광공사의 파산으로 태백관광공사의 채무 일부가 태백시로 전환된 것이 그 예이다. 

보증채무부담행위27)란 제3자의 채무 이행에 대해 파산 등이 발생할 시 그 채무범

위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에게 BTL 임차료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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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BTL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차료는 대략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급된다. BTL 사업의 임차료 지급이 이자가 발생함을 근거로 채무로 인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시 채무에 포함하게 되었

으며 같은 해부터 채무관리계획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BTL 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지방비(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으로 

매년도의 잔액이 채무에 포함되고 있다(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참조).

현재 지방채발행 계획수립 기준에서는 일반채무(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에 BTL 임차료 잔액을 포함하여 ‘관리채무’로 명명하고 있다. 관리채무

란 BTL이 포함된 지방채무를 말한다.   

 

우발채무란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채무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28) 우발채무 유형으로

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29)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산외 의무부담이

란 법령과 조례로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부지매입 확약, 토

지리턴, 기타 유형으로 분류한다. 부지매입 확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 보증하는 형태이며, 

토지리턴은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 없는 반환

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이다. 기타유형은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이다. 우발

채무는 실질적인 채무는 아니지만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시 2015년부터 총액의 

50%를 채무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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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별 개별 승인제에서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별로 씰링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

채발행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채발행한도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중앙정부(행정안전

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에 포함되는 지방채무의 범위는 ① 지방채발행액, ② 채무

부담행위액, ③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보증채무부담행위책임액), ④ 지방자치단체가 

BTL 사업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순수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임차료 잔액, ⑤ 우발채무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지방

채자율발행가능지수는 1에서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발행총액한도액 산정의 채무

(일반채무, BTL임차료, 우발채무) 비율을 제(除)하여 산정한다. 관리채무상환비율은 

미래 4년간 일반재원수입 대비 순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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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계층별로 차등화 된 한도액을 산

정한다. 특별･광역시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

군, 구의 계층별로 발행가능비율을 차등 부여한다. 관리채무상환비율이 20%를 초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지방채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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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곱하여 기본한도액을 산출한다. 차환의 경우 해당연도 지방

채 상환총액의 25%이내를 별도한도액으로 간주하고, 시도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을 승인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별도한도액을 추가한

다. 기본한도액과 별도한도액을 합하여 당해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산정한다.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한

도액이 0으로 처리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방채무의 관리는 매년의 지방채발행 한도제 운영 외에 재정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채무총액과 상환부담 측면에서 관리한다. 2012년부

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재정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채무감축 등이 포함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

립･시행토록하고 있으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관리는 예산대비채무총액의 비율인 예산대비채무비율로 

관리하며, 상환부담의 관리는 일반재원 대비 채무상환액의 비율인 채무상환비비율



49

로 관리하고 있다.30)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5%부터 관리하고, 채무상환비비율은 

12%부터 관리하며, 각각 40% 초과, 17% 초과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리채무부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0으로 처리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란 

경상일반재원 대비 BTL 임차료 연부담액을 포함한 지방채무상환액의 비율이다. 

또한 관리채무부담도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값이 35%를 초과하면 채무감축 목표, 

감채기금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

록 의무화 하고 있다. 관리채무부담도가 60% 미만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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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상환재원으로 적립 또는 직접 사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20%에 햐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 또는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채무부담

도는 경상일반재원 대비 채무잔액(BTL 임차료 잔액 포함)의 비율로 산정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잔액 기준의 채무 총규모와 상

환액을 기준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지방채발행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은 전통적으로 사업별 승인제도를 택하여 왔다. 사업별 

승인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사업별 승인제는 2005년도까지 운영되다가 폐지되고 

2006년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제로 전화되었다. 지방채발행한도제란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자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해당 지

자체에 정해 주면 지자체는 그 한도액을 총액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율적

으로 발행하는 제도이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은 지방채(차입금, 증권발행), 채

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BTL(임대형민자

사업) 임차료(순지방비부담분)를 지방채발행한도액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2015년

도부터는 우발채무 50%(지자체의 보증, 협약 등 예산외의무부담)를 포함하여 지방

채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방채무관리는  2000년부터 채무과다단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분

(30% 50%)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부터 BTL을 지방채무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20% 이상단체는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채무부담도 35% 이상 단체는 5개년 채무감축목, 감채기

금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다양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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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획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채무관리부담도가 35% 이상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재정위기관리제도(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의 운영에 예산

대비채무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각각 ｢주의｣, ｢심각｣

기준을 마련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40% 이상, 지방채상환비

비율 17% 이상이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채발행이 개별 승인제에서 발행한도액의 부여로 지방채

발행에 지방의 자율성이 증가되었지만 다양한 관리제도로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차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여하던 지방채발행한도

액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방채무 관

리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의 자

율권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부담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의 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2

2016년 지방채무는 26.4조원으로 2015년 28조원 대비 5.7% 감소하였다.31) 지방채

무는 2010년의 28.9조원을 정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매년 28조원 내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6.4조원으로 감소

하였다. 지방재정 규모 성장에 따른 지방채무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1995년～2015년 동안의 추세로 보면 재정규모 대비 지방채무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53

지방채무의 구성은 지방채(차입금, 지방채증권) 26조 3,399억원, 채무부담행위 

108억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 727억원으로 구성된다. 2016년도의 경우 전년과 비교

하면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32) 모두 감소하였다.

 

BTL임차료(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자사업)는 2013년부터 채무에 포함되고 

있다. BTL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

급할 금액만 지방채무로 하고 있다. BTL은 2013년 32,189억원, 2014년 38,138억원, 

2015년 33,329억원, 2016년 32,72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년 BTL임대료 

32,724억원 중 광역단체는 10,964억원의 33.5%이며 기초단체는 21,760억원의 66.5%

로 임대형민자사업은 기초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33)34)  

우발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전

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로, 예를 들면 태백시가 태백관광공사에 보증을 하였다가 

기관의 청산에 따라 1,200억원 정도가 2014년도에 태백시 채무로 전환되었다.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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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등) 등으로 

2015년도부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시 우발채무의 50%를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

다. 우발채무는 2014년 45,888억원, 2015년 39,797억원, 2016년 18,861억원이 발생되

고 있다. 2016년 우발채무 18,861억원은 보증채무부담행위 14,208억원, 예산외의무

부담 4,653억원이며, 광역단체 9,278억원, 기초단체 9,583억원이다. 우발채무의 2/3 

정도는 지급보증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비중이 50% 정도

씩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발채무는 2014～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지방채의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말 기준 지방채(차입

금, 지방채증권) 잔액은 26조 3,400억원이며 그 중 광역단체가 85.6%(22조 5,396억

원), 기초단체는 14.6%(3조 8,003억원)이다. 지방채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회계별로 지방채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7.8%(7조 

3,162억원), 기타특별회계 31.0%(8조 1,74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1.2%(10조 8,400

억원), 기금회계 90억원이다. 지방채는 사업 중심의 특별회계에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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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는 정부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 공채를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의 2가지 형식이 있다. 2016년 기준 지방채 26조 3,400억원 중 차입금은 

30.7%(8조 993억원)이고 지방채증권은 69.3%(18조 2,406억원)이다. 

차입금은 정부자금, 지역개발공채발행을 통해 적립한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

금, 공제회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공공자금 및 기금으로부터 4조 5,678

억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3조 5,314억원을 조달하였다. 차입금의 경우 민간금융

기관보다 정부 및 공공기금으로부터 더 많이 차입하고 있다.

지방채증권은 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모집공채 2조 5,261억원,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 15조 7,145억원으로 공채발행의 경우 모집공채는 13.8%인 반면 발행

을 자동차 취득 및 토지･주택 매입 시 첨가하는 강제소화 방식이 86.2%이다.

지방채 2016년 잔액 기준 26조 3,400억원 중 정부 및 공공자금은 4조 5,678억원의 

17.3%이며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일반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행된 

공채의 민간자금은 21조 7,720억원의 82.7%이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의 지방채 잔액의 특성을 보면 정부 및 공공자금의 차입금

이 감소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도 감소하였다. 그 와중에 지역상생발

전기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융자기금이 2016년도에 신설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으로부터의 차입이 2,777억원 발생하였다. 공채발행으로 조달된 지방채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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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모집공채는 감소한 반면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

채 7,000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모집공채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 토지 및 주택 등의 

매입 시 첨가되는 강제소화 발행액은 증가하였다. 지방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개발공채 등 의도하지 않는 지방채발행이 증가하였다.  

지방채 사업별 잔액을 살펴보면 지하철건설 23.7%(6조 2,322억원), 도로건설 

7.9%(2조 917억원), 국민주택 건설 3.2%(8,555억원), 문화체육시설 2.7%(7,127억원), 

공단조성 1.3%(3,543억원) 등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총 지방채 잔액 중 37.9%(9조 

9,751억원)를 점하나 이들은 대부분 개별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는 

주로 지하철, 도로, 국민주택, 문화체육시설, 공단조성,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관

련 시설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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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이율별 잔액을 보면 이자율 2∼3%가 57.3%로 가장 많다. 이자율 3%를 기

준으로 보면 3% 미만이 85.8%이며 3% 이상은 14.2% 정도 된다. 이자율이 4% 이상 

되는 지방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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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채무분석은 우선 총계규모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총괄하는 

지방재정 전체에서 지방채무 분석은 순계(지역개발채권의 중복분 제외)로 집계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할 경우는 지역개발공채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은 지역개발기금을 조

성하는 광역단체가 해당된다. 따라서 광역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에 따른 

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채무는 총계로 산출된다. 기초단체의 

경우 총계와 순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별 채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광역단체의 경우 2016년 기준 지방채무(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가 1조원이 넘는 

단체는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경북의 7개 단체이다. 

나머지 광역단체는 1조원 이하이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지방채무가 증가한 단체

는 서울,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의 6개 단체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단체는 감소

하였다. 광역단체의 채무는 2015년 대비 2016년에 1조원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경

기도 5,000억원, 인천 3,600억원, 경남 1,800억원 정도의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졌다.

광역단체의 BTL임차료는 전체적으로 1조원 남짓하며, 서울, 세종, 경기, 강원, 충

남,전북, 경북, 경남은 BTL 사업이 없었다. 광역시는 BTL사업의 추진으로 BTL임차

료 총액이 1,000억원～2,000억원 정도 있으며 도의 경우 없거나 있어도 그 규모가 

적다. 제주특별자치도는 BTL임차료가 1,700억원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BTL임차

료 총액을 지방채무에 포함할 경우 지방채총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단체가 발생하기

도 한다. 예를 들면 광주의 경우 BTL임차료를 포함하면 지방채무 총액이 9,550억원

에서 11,757억원으로 2,200억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충남의 경우 2016년도에 새로

이 386억원의 BTL임차료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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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의 지방채무 규모 분석은 일반채무와 BTL을 고려하여 2015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채무가 제로인 단체를 보면 시 3개, 군 24개, 자치구 43개로 

기초단체의 경우 제로 단체가 70개로 226개 기초단체의 31.0%이다. BTL을 포함할 

경우 지방채무 제로 단체는 58개로 감소한다.

시의 경우 일반채무는 100억원～500억원 단체가 31개, 500억원～1,000억원 단체

가 22 단체이며, 1,000억원 이상 단체는 19개 단체이다. BTL을 포함할 경우 500억

원～1,000억원 단체가 29개로 가장 많으며 1,000억원 이상 단체는 24개 단체로 증가

한다. 일반채무가 가장 많은 단체는 창원으로 2,700억원 정도이며 BTL을 포함할 경

우 3,300억원 정도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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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 일반채무는 제로 단체를 제외하고 100억원 미만 단체가 32개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200억원이 16개 단체이다. 일반채무 제로 단체를 포함하여 200억

원 미만 단체가 72개 단체로 군 단체수 82개의 87.8%에 해당한다. 일반채무 200억

원～400억원 규모는 10개 단체이며 400억원 이상 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BTL을 포

함할 경우 재무 제로 단체는 24개 단체에서 14개 단체로 감소하며 400억원 이상 단

체가 4개 단체로 증가하게 된다. 2015년 기준 군 중 일반채무가 가장 많은 단체는 

고창군 320억원이나 BTL을 포함할 경우 칠곡군의 626억원이 가장 많다. 칠곡군의 

경우 일반채무는 200억원 정도이나 BTL이 400억원 이상되어 지방채무가 그만큼 증

가하게 되었다. 군의 경우 BTL이 100억원 이상인 단체수는 2015년 기준으로 14개 

단체이며 BTL이 많은 단체는 300억원～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 일반채무 제로 단체가 42개 이며 100억원 이상 단체는 5개로 자치

구의 경우 지방채 활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BTL을 포함하더라도 100억원 

미만 단체가 62개 단체이며 100원 이상 단체는 7개이며 500억원 이상 단체도 있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채무는 제로이지만 BTL이 691억원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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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그리고 재정수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영역이 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예측하기는 재정력이 양

호하거나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채 활용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 지방재정력과 재정수요와 지방채 발행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단체별 적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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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정력과 재정수요가 

크고 많은 단체가 그렇지 못한 단체보다 더 많은 채무규모를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과 재정력, 재정수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BTL을 제외한 일반채무잔액과 재정자립도, 인구수와 각각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일반채무잔액, 인구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정자립도

는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였다. 지방채무가 주로 특별회계에서 발

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가 해

당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대표지표이기 때문에 재정력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

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채무잔액 규모와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와 상

관관계가 높게 나나타고 있다. 특히 인구수와는 0.847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 광역자치단체는 재정력이 높고 재정수요가 많은 단체일수록 지방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는 상관관계는 적으나 양(+)의 방향

으로 작용하고 인구수와는 상관관계가 0.5472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수요가 많은 지

역일수록 지방채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과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 혹은 재정수요와 상관관계가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군

과 자치구는 재정력 혹은 재정수요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부족재원 보전 등을 위

해 최소한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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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활용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래에 상환부

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일정 기

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사전관리는 발행규모를 통제하는 것이고 사후는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전자는 입구통제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출구통제라 할 

수 있다. 지방채무는 누적규모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환규모로 관리하는 경우

도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기준은 예산

대비채무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관리채무부담도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지방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지표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 초과하면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40%를 초과하면 ‘심각’ 단체로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 25%부터는 관리 대상단체로 될 수 

있으며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단체가 되어 중앙의 관여를 받게 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 기준에 의하면 25% 미만까지가 지방채무 운영의 적정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분기 결과에 따르면 적정규모 초과 단체는 6개 단체이며, 

2015년 4분기 기준으로 지방채무 적정규모 초과단체는 2개 단체이다.       

지방채상환비비율 지표도 지방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지표이다. 위에서 설명한 

예산대비채무비율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지방채무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단

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1개 단체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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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채무부담도는 경상일반재원 대비 일반채무와 BTL을 합한 지방채무의 비율로 

표시한다. 경상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

방세(지방교육세 제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이다. 현재 관

리채무부담도는 60%를 기준으로 미만인 단체는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시 적정한 사

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이상인 단체는 채무규모, 상환금액 등을 고려

하여 승인하고 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관리채무부담도 60% 미만인 단체는 채무상환에 사용을 권고하지만 60% 이상인 

단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조기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일반재원 대비 BTL을 포함한 지방채무의 비율 60%는 지방채발행한도액

의 초과 발행의 발행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채무부담도는 대부분 30%～40% 정도이며, 60% 이상 

단체는 2개 단체이다. 시의 경우 40% 이상 단체는 3개 단체이며 그중 60% 이상 단

체는 1개 단체이다. 군의 경우는 모두 관리채무부담도 30%이하이며, 자치구는 모두 

20%이하이다.    



66

이상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및 관리채무부담도의 3개 지표를 분석

한 결과 지방채무로 인한 상환부담이 커 재정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

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예산대비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도를 볼 

때 지방채무의 적정규모를 약간 상회하는 단체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해 한도액은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한도외 승인액으

로 결정된다. 기본한도액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되며, 별도한도

액은 예측하기 어려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며 이는 발행액을 별도

한도액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한도외 승인은 한도액 초과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이다. 

2016년도 지방채발행 총한도액은 기본한도액 4조 8,603억원, 별도한도액 3조 

2,200억원, 한도외승인 2,136억원이다. 따라서 2016년도에 지방채발행이 가능한 총 

규모는 8조 2,939억이다.  여기서 별도 한도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

발채권 및 도시개발채권 발행액이며, 한도외승인은 7개 지방자치단체(시 3개, 군 1

개, 자치구 2개)36)에서 기본한도액의 초과 발행에 대한 승인액이다. 따라서 광역자

치단체의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합한 규모가 201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기본한도액에 한도외 승인액을 더한 것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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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액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6.6%이다. 광역

자치단체는 66.5%이며, 기초자치단체는 34.3%이다. 이는 아래 표에서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한도외승인을 합한 총한도액 대비 2016년 발행실적의 비율로 표에서 

A/D(%)가 실제 발행율이다.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대비 57% 정도로 절

반을 약간 상회하며, 광역자치단체는 67%로 2/3정도 발행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34%로 1/3 정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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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여부를 보면, 2016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37), 시의 경우 75개 시 중 31개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44개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시의 절반 이상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

다38). 군의 경우 82개 단체 중 12개 단체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 발행 단

체의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자치구의 경우 69개 단체 중 4개 단체에서만 지

방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로’를 위해 기존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새로운 지방

채 발행을 최소화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5>에서 보면 광

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강제소화 되는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외에는 실제 차입하거나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단체

는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건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7개 광역단

체 중 11개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채권 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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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전남의 경우도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외 다른 지방채 발행은 

최소로 발행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22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74%)에

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채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채무제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재정수입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보이는 경향일 수 있

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선거 이전 1 2년 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감소시켜 채무를 줄이고 선거 이후 1 2년 동안은 채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조기상환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기상환에 활용된 재원은 그만큼 주민서비스에 활

용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재정수요가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

지 않은 경우도 주민서비스 혹은 지역발전 투자를 미루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지

방선거 이전의 일시적인 지방채 미발행은 향후 지방채 발행이 확대 될 수 있는 경

향도 있다. 따라서 지방채는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발행하여 재정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해야 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운영의 특징은 지방채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지방

채 활용이 부정적 인식으로 매우 소극적이며, 일시적으로 위험수준에 이르는 단체

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의 이유로 외국에 비해 지방채 운용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여 채무의 범위가 BTL임차료 및 우발채무까지 넓혀 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지방채의 활용에 소극

적이다. 이는 지방재정 규모 대비 채무총액의 비율을 보면 재정규모는 증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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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더라도 채무를 감

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기초단체의 경우 채무 제로 단체가 2016년 기준으로 226개 

단체 중 70개로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액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6.6%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6.5%, 기초자치단체는 34.3%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22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74%)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의 중요 재원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다.

넷째, 재정위기 사전 모니터링에서 채무과다로 선정되는 단체는 극히 일부이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조기상환 등에 활용토록 하는 관리채무부담도 60% 이상 단

체는 2016년 기준으로 광역단체 2개, 기초단체 중 시에 1개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적정수준 범위 내에서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다. 향후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반면 자체수입이나 중앙의 이전재원 확대는 용이

하지 않은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지방채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복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 및 기준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채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재원

이며, 원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채무로써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관하여 적정 지방채 규모 추정 및 정적규

모가 어떻게 평가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지방채 총량 적정수준(최적화 수준)을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나 서비스의 수준과 지방주민의 부담수준 관계에서 규명

하고 있다. 기본적 동일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한세대로써 재정사업에 의한 수혜(효

용)과 상환의무를 동시에 가지며 모두 같은 선호도(Preference)를 갖을 때, 지역주민

의 효용함수(U(･))는 아래와 같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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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화 경제하에서, G는 지방공공재, X는 G를 제외한 사적재화라고 한다면, 지

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모두 주민의 효용이 최

대(Maximum)가 되는 상태에서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지방세수입을 사용하여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식(3)의 주민 효용함수

를 아래의 예산제약식에 따라 최적화 시켜주는 G와 지역주민들의 상환부담액을 구

하여 적정 지방채규모를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Subject to           (4)
                                          (5)

식(4)는 지역주민들의 예산제약식(X의 가격이 1이라고 가정)이고, Y는 소득, T는 

G만큼 지방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C(G)는 공공재의 비용함

수로서 식(5)은 공공재(G)의 생산제약식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G와 T의 최적화를 

구하여 G*, T*라고 할 때, 이는 바로 주민 개개인이 T*를 부담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정부가 G*를 생산한다면 주민들의 효용의 최적화(최대)를 의미한다. 이때 

지방정부가 지방세율을 급격히 변동시키기 어려우므로 이미 정해진 지방세율을 t라

고 할 때, NT*(재원 필요액) > tY(재원)이라면,  N(T*- tY)이 재원 부족액이 되며, 

재원 부족액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이는 주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지방채 규모의 최적화 수준(적정수준)을 추정41)할 수 있다는 논리로써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지방채 적정수준 추정 논리를 세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증모형에서 위의 가정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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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사용하여 실제 지방정부의 채무 적정수준을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42)

이다. 

IMF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의 채무한계(Debt Limit)는 절대적(Absolute)

이거나 불변의 한계(Immutable Barrier)이 아니며, 또한 국채의 채무한계는 국채･공

공채무의 최적수준(Optimal Level of Public Debt)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Ostry, et al., 2010). 또한 Chowdhury and Islam(2017)에 따르면“신중함 또는 

검약 등이 국가들의 채무한도 목표를 제시된 위험척도보다 훨씬 낮게 세우게 하며, 

이렇게 제시된 위험척도로써의 채무비율 한도는 그 재정 지급능력 수준(상환능력)

에 대해 주의를 한다는 의미”로써 설명하고 있다. 또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선진국들의 국채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과거 이자율-성장율 차이를 이

용하여 국채 한도를 추정하였다. 현재까지 많은 보고서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국가

별  GDP 대비 국･공채비율이 채무 최대치가 아닌(GDP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50%

에서 260%까지 분포하는 상황에서 중간값은 192%로 추정)43)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적정수준은 미래에 지역주민들에게 과도한 지방채 상환부담에 

의해 상환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총량 수준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채 적정수준이라기 보다는 지방채 상한의 

개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액이 당해 연도 세출의 25% 미만으로 제한하며 총채

무의 제한을 주(State)헌법 상에 규정하고, 지방채 발행규모와 구체적 사업내역을 연

결시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채의 적정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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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적정수준을 정의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목적 및 운영 효과에 대한 지속성･영속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채 총량 적정규모를 

의미한다. Barro(1974, 11986a)에서 국채발행의 적정수준은 세금징수비용의 최적화

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Barro(1979)에서 최적 공채결정모형

(Optimal Public Debt Determination Model)을 제시하고 국채의 발행에 대해 유일한 

결정요소로써 세금징수비용45)의 현재가치(The Present Value of Tax Collection Cost)

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채의 발행이 결국엔 세금징수를 미래로 연기한 것이라는 가정

이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세수를 통한 국채의 상환부담이 적정수준 상태를 유

지하는 규모로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부가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중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충격(Adverse 

Shocks)46)으로 인하여 지방채 총량 규모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상황(긴급 재정

수요 발생; 자연재해 복구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지

방채 적정수준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 비용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상환부담 증가 대비를 위한 지방채 총량 규모(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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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외부환경 여건 악화, 환위험 등; 예: 90년대 말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른 동아

시아 경제위기 발생)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량 적정수준은 해당 채무 상환부담이 지방

정부의 재정효과(Fiscal Effect)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정부 재정사

업(주로 투자사업)의 사용을 위해 발행47)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대비 상환부담이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채무 총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채의 경우, 정부의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채가 

발행되며, 국채 총량의 적정수준은 국가 경제규모 대비 국채비율(예: GDP대비 채무

비율) 등의 상환능력 기준으로 정부의 국채 총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대해 지방채 사용을 통한 재정 조달 및 지방 재정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채무 총량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최적의 재정효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재정수요

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재원으로써 채무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사용을 통해 재정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장을 하는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48) 강화에 대한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운

영의 원활함을 보장하고자, 지방채무량 증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성･영속성을 높이는 것을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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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 

국채의 국채 운영관리 목적과 동일하게 지방채 또한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 건전성(Debt Sustainability)49) 향상을 위해 노력50)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의미에서 IMF 등의 보고서에 의해서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GDP대비 국채･

공채 채무비율 등으로 제시된 한도 수준은 재정건전성 척도로써 사용51)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채무 상환부담에 대

한 위험척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국･공채에 대한 적정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건전성 강화 목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유로지역(Euro-area)국가들 안에서 정부채무 문제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 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1992) 이후, 1999

년 유럽통화연합(European Monetary Union, 1999)을 출범하는 준비과정에서, 각 회

원국들의 부채액의 안정화와 재정적자축소를 추진 중 부각되었다. 이러한 목표로 

각 선진국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60% 미만52)으로 또는 개

도국 정부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권고53)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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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채무 원금

의 상환능력대비 총 채무량(채무규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상한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채 총량은 미래 지방채 이자비용을 제외한 전체 미래 지방재

정 잉여금에 대한 현재 기대 가치보다 적어야 한다.54) (Collignon, 2012)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는 위에 설명한 ‘현재가치 차입 제약조건

(Present-value Borrowing Constraint)’에 따라서 얼마를 빌려야 하는지에 대한 한도를 

결정하며 정부는 채무의 현재시장가치가 미래의 정부 잉여금 기대치의 할인총액과 

같도록 시간차에 따라 예산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만약 이러한 시

간차에 따른 예산균형이 깨진다면, 채무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성장률보

다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채무 총량 적정수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총

량의 최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채 발행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

면, 지방채 발행비용의 변동 위험성 등, 지방정부의 채무 발생에 따른 상환부담의 

변동폭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지방채무 상환

부담 상승은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므로 이러한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

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예상하여 지방채무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 총량을 미래 지방채 발행 기대비용(Expected Cost of Issuing 

Future Local Debt)만큼 고려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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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상환능력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 기준의 지방채무 적정수준 세우

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과정에서 지방채무 운영･관리상  공공채무 상환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중요 요소로써, 첫째, 채무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기초재

정수지(Primary Balance)의 변동, 둘째, 재정적자 규모 증가에 대해 불리한 충격

(Adverse Shocks)의 가능성56) 을 들 수 있다. 이는 채무량이 증가할 때, 재정건전성

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기초재정수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고, 이런 

불리한 충격들은 해당 국가들을 채무 한도 초과로 이끌 것이라는 의미에 바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신중한 재정운영을 위해 채무한도 미만으로 채무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57)

지방채무 운영･관리를 위한 채무량 상한선 결정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지방채무 부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원리금 상환능력

을 고려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능력이란 정부보유 채무총량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

외한 원금의 상환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채무의 주요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증가 주요인으로써 실업률과 복지지출을 설명하고 있다. 

(Greiner et al. 2007)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1990년대를 포함한 지난 

20년간 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가 급격히 증가･ 발생한 원인을 추적한 결과, 이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로부터 증가한 실업과 정부의 복지비 지출 증가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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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들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재정적자정책을 통한 국채

의 심각한 증가를 야기했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Feld et al., 2011)에 따르

면 스위스의 국채･지방채 모두 1990년대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채무 발생 

주요 요인으로써 실업률 증가와 국가복지정책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동종 지방자치단체 선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채무 상한기준을 제시한다면, 지

방자치단체의 채무 총량 적정수준의 상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

는 채무 최대치 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량은 갑작

스런 외부적 채무 발행 환경의 변화 및 채무 발행 대상(채무이행확정액 등)의 발생

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채무 총량 적정수준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채무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 재정 위기단체들의 지방채무 증가 변동폭에 대한 통계치를 비교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량이 지방채 부담 최대치보다 얼마나 낮게 유지 되

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겠다. 또한 동종 지방자치단체 채무 관리 위험 상황

의 선험적 자료(2000년 부산, 1999년 제주 등)를 바탕으로 지방채무 발행총량 최대

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재정 위기단체들의 지방채무 총량에 대한 

상환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대비 발행 총량 최대치 분포범위를 비교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적정 상한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과

거 위기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채 부담비율 또는 상환부담 비율 범위 비교하여 자주

재원대비 지방채무비율을 사용한 지방채 적정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환 가능한 부담 내의 채무부담 범위를 추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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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적정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발방지를 위한 상한

기준 뿐만 아니라 하한기준(필요기준)의 제시 또한 요구된다. 지방재정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해 발생 가능한 필수 비용만큼 최소한의 채무운용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부족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의 적시성･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

라고 하겠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

해 지방채무 사용을 기피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지연･위축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서비스의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사용을 통해 재정사업 운영의 적

시성･지속성･영속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최소 지방채 운용이 요구

된다. 그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재정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부족액에 대해 

지방채를 이용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지방재정사업의 필요 재원 규모가 최소한의 

지방채 필요 규모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지방채무의 최소 필요규모를 제시하기 위한 기준의 성립에 고려해야할 주요요소

들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중 재정 투입의 적시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순

위에 따른 적시성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필요에 기반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필요도

가 제시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주민투표와 같은 방식의 제도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방채무 적정규모의 최소충족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사업의 영속성 및 적시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방채무의 최소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지역의 필요한 

SOC 및 주민서비스 제공의 재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활용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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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꺼리거나 최근 ‘채무제로’의 경쟁적 추진이 과연 바람직

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물론 재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여건이 

되면 굳이 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없겠으나 사회복지 등의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주민서비스 및 지역발전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이 

또한 주민서비스 제공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

우 어려운 문제이며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무의 최소기준

이 제로가 아님을 제시하기 위해 최소기준이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논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지방채무 총량 적정수준 하한기준에 대해서는 그 정의만 제시을 하는 선에

서 마무리 하고 차후 연구에서 기준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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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모형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경제와 상환능력을 통해 지방채무 총량을 검

증하고자 한다. 지방채무 총량규모는 자치단체가 부족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재원조달 규모를 의미하며 이후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정의하였다. 국･공채

의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통화효과와 재정효과가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채무의 상환

부담이 조정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지방채는 발행의 목적이 주요투자사업의 부

족재원 조달이므로 통화효과 없이 재정효과만 발생하며, 이에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국채에 비해 크지 않다. 따라서 지방채무 총량 적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지방채무를 향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상환능력은 크게 ① 지역경제를 통한 자주재원(지방세

입 등)을 확보하는 방안과 ②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부족재원을 확보

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지역경제에 대한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환능력 대비 지방채무비율 지표로써 사용되는 것들은 ①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무 비율, ② 납세자58)1인당 지방채무 비율, ③ GRDP 대비 지방채무 비

율을 등이 있다. 먼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상

환능력을 기준으로 지방채 총량을 측정한다. 한편 납세자1인당 지방채무 비율은 지

역 주민 일인당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규모를 나타내며 상환부담의 중요한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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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GRDP 대비 지방채무비율은 지역경제 대비 지방채 총량

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검증을 위해 납세자1인당 지방채무 로그

값, GRDP 대비 채무비율, 납세자1인당 지방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59)들

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형 추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모형

의 추정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발행 유형 및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패널데이터 구축이 곤란하여 각 지역별 개

별 추정 방식 적용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사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변수가 제한적

인 상황에서 지역별 주민 가처분소득, 지역별 지방재정 상환능력 관련 변수60)의 확

보가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한다61).

 

모형설계를 위해 Feld, Kirchg�ssner and Schaltegger(2011)의 연구를 기본으로 삼았

다. 연구에서 적용된 모형은 납세자1인당 지방채무액과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무 비

율을 종속변수로 적용하고, 주어진 기간내에서 지방채 수요탄력성을 통해 지방채무

의 규모를 검증한다. 모형 추정의 제약 상황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합한 모형으

로 아래의 수식 1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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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

*는 지방채무 종속변수의 로그값이다. 는 납세자1인당 지방채무액과 자주재

원대비 지방채무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는 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이다.  

은 자주재원을 나타내며, 는 해당연도를 의미한다.  은 전년도 지방

자치단체채무 총량규모이다.

본 모형은‘지방채무 총량은 해당 자치단체의 상환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변수인 자주재원을 모형에 적용하였다. 

또한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세 규모를 결정짓는 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상환능력의 결정요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사용되

는 납세자 1인당 개인소득( )은 지방채무량에 대한 내생성(endogeneity)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IV)를 사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 2SLS)으로 추정하였다. 도구변수로는 1인당 GRDP을 사용하였다. 모형

에 개인소득을 사용하고자 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방

채 발행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 개인의 소득 증대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상환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변수

로 들어간다. 이와는 반대로 높은 실업률은 자체세입 수준을 낮추게 되며 이는 상환

능력의 저하와 함께 지방채 발행액에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추론 된다62) 또한 

지방채 사용에 대한 비용은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가 안 된 국내의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에 적용할 수 없었다. 사용된 모든 변수들 

(GRDP, 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 자주재원)은 해당연도 실제 금액을 사용하였

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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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을 대리변수로써 사용했기 때문에 모형 추정에서 개인

소득의 내생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형의 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납세자 1인

당 개인소득, 자주재원, 지역 고용자수, 지역 실업률, GRDP 등)를 고려하여 각 지역

별 모형 추정 결과 중에서 모형의 추정이 각 지역 별로 일정하게 나오는 모형을 선

택 하였다.64) 

사용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

터 2015년까지의 충청남도와 대구광역시의 지역별 데이터이다. 해당 지역은 사용된 

기간 동안 재정운영 상의 채무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단체들이다65). 모형 추정의 주

요 종속변수는 상환능력 대비 채무비율을 의미하는 ①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 ② 

납세자 1인당 채무액이다. 설명변수는 ① 자주재원, ② 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 

③ GRDP, ④ 전년도 채무량(1인당 채무액 또는 채무비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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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모형에 지역 내 소득 불평등 관련 설명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내의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요구의 증가는 

공공재에 대한 요구와 함께 국가채무의 증가 수준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평

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은 세대 간의 부의 이동을 나타내며 소득 재분배

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므로 해당 변수를 사용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불평등 

상황에 의한 채무비율의 변화를 모형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4-2>는 2단계 최소자승 추정값이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들(지역납세자 1인당 개인소득, 자주재원, 지역 고용자수, 지역 실업률, 

GRDP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다양한 지역별 모형들을 추정한 결과 중에서 모형

의 추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각 지역별로 추정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해당 모형을 

선택 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크게 표의 왼쪽이 납세자1인당 채무액을 추정한 결과

이고, 표의 오른쪽은 상환능력에 대한 채무량 비교를 나타내는 자주재원대비 채무

비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충청남도와 대구의 경우로 나누어 추정

을 하였다. 추정결과는 예측과 일치한다. 납세자가구 1인당 개인소득은 대부분의 분

석에서 채무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 채

무량은 모든 경우에서 당해 연도 채무량에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추정된 전

년도 채무량의 효과는 충청남도에서만 의미 있는 수준에서 유효하게 나타났다. 자

주재원의 경우 채무량에 대한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주재원의 납세

자1인당 채무액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경우 충청남도에서는 양(+)의 효과를 보이지

만 대구에서는 음(-)의 효과를 보였다. 반대로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을 사용한 경

우 충청남도와 대구 모두 동일하게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주재원의 납세자1

인당 채무액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경우 1인당 채무액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효

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주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충남)에서 상환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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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채무 발행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08-2010년까지, 2014-2015 4개년 간 매년 자주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도 증가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변수의 효과가 추정된 모든 상황에서 의미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모든 모형의 추정 상황에서 일관된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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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과 <표 4-4>에서는 충청남도와 대구의 추정 채무량과 실제 채무량을 비

교한 결과이다. <표 4-3>은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에 대한 모형 추정치와 이의 실

제값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4>는 납세자1인당 채무액에 대해 모형 

추정치를 실제값과 비교한 것이다. 또한 표에 나타난 수치들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

고자 이 표들을 다음의 그래프들로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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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채무량 추정치에 대한 비교를 위해 과거 위기단체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량 수준을 참고로 삼아 충청남도, 대구 두 지역의 채무량이 연도별로 어떠한 

채무 추정치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모형은 각 자치단체의 상환능력과 경제규모에 

따른 채무량(채무규모)을 추정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추정치는 단체별 ‘자주재원 대

비 채무비율, 납세자1인당 채무액’에서 실제값과 비교되며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른 

채무규모의 변화 추세를 추정하고 있다. 

지방채무로 인하여 재정위기 단체로 선정된 지역과 비교하여 지방채무 규모가 적

정한 선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정위기 단체는 1999년에 제주, 2000년도

에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2002년에는 광주광역시 등이다. 이 중에서 1999년

도 제주와 2000년도 부산의 채무량을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채무량 최대치 경우로 

하여, 본 모형에서 추정한 단체(충청남도, 대구광역시)의 연도별 추정치와 비교하였

다. 재정위기 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채무량에 대한 현황은 <표 4-5>에 제시되

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에서 <그림 4-4>에 걸쳐 제시

되고 있다. 먼저 <그림 4-1>과 <그림 4-2>는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에 대한 모형 

추정치를 실제값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첫째 그래프 <그림 4-1>은 충청남도 채무비

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선(reference line)으로 나타낸 제주(1999)와 부산(2000)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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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기 단체로써 선정되어 해당 채무비율의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

우 연도별 채무비율은 모형의 추정치와 실제값 모두 참고선의 최대치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실제값과 추정치는 0.726, 0.725로

부터 0.394, 0.409으로 점진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8년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를 포

함한 국･공채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림 4-2>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광역시의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에 

대해 실제값과 모형추정치 값이 제시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값과 

추정치는 0.8028, 0.7269로부터 0.4179, 0.2694까지 둘이 동시에 점진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는 2000년 재정분석 진단단체 선정이 된 단체로써 그 

당시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0.6992로 2008년 대구의 실제 채무비율(0.8028)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는 2000년도 대구가 재정분석 재정위기 단체로 선정이 된 이유가 

채무위기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기타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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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환능력 대비 채무비율로서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은 0.8028로 실제 2000년도 

부산광역시의 채무비율인 0.8413에 근접한 수치라고 하겠다. 대구광역시의 채무비

율 실제값은 모형 추정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08년도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지역경제와 상환능력에 대한 채무량

을 추정한 본 모형의 추정치와 비교해 볼 때 2008년도 무렵 상환능력적의 관점에서

는 대구광역시가 지방채무 총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3>과 <그림 4-4>에서는 2009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충청남도와 대구광

역시의 납세자1인당 채무액을 실제값과 모형 추정치의 값이다. <그림 4-3>은 해당 

기간 동안 충청남도의 납세자1인당 채무액에 대한 실제값과 모형 추정치를 연도별

로 비교한 결과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모형의 추정치가 실제값과 거의 일치하는 모

습을 보이며 해당기간 동안 납세자1인당 채무액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 충청남도의 채무 운영･관리의 과정에서 연도별로 안정

적인 채무량 조절을 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0년도 후반 납세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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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잠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세종시의 

성장과 함께 충청남도의 인구유출이 진행된 사유로 인해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1

인당 채무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림 4>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광역시의 납세자1인당 채무액의 실

제값과 모형 추정치의 추세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의 1

인당 채무액은 실제값과 모형 추정치는 각각 1,744,947.8원과 1,752,213.4원에서 

1,397,001.6원과 1,418,278.3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

융위기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써 국･공채 채무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대구의 납세자1인당 채무액은 1,620,681.1원으로써 2000

년도 부산광역시의 재정위기 시기에 1인당 채무액 1,610,661.8원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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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와 대구를 통해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단체들의 채무규모가 

상환능력 대비 비율로써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했던 재정위기 단체(제주, 부산)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양자를 비교하여 확인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는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이나 납세자1인당 채무액으

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거 2009년도 보다 2015년에, 과거의 위기단체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1999년 IMF금융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 및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급격한 

채무규모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든 위기단체들의 수준으로 채무규모가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채무규모가 급

격히 증가할 수 있는 변동폭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최

대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규모의 적정수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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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4-3>과 <표 4-4>에서 충청남도와 대구를 중심으로 

자주재원 대비 채무 비율과 납세자1인당 채무액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부

담능력 대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규모를 사용하여 

채무규모를 추정하고 비교해 본 결과 지방채무 규모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

이를 보이며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 4-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단체별 실제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은 충청남도가 

66% 증가하였고, 대구의 경우 16% 증가하였다. 또한 납세자1인당 채무액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42% 증가 하였고, 대구의 경우 1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08년 발생한 뉴욕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과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재정사업의 특

성 및 그 영향에 바탕을 둔 중복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후 2009년부

터 2015년까지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살펴본 자주재원 대비 채무비율과 <그

림 4-3>과 <그림 4-4>의 납세자1인당 채무액에서 과거 지방채무에 기인한 재정위기 

단체(부산, 제주)와의 지표 비교를 통해 충청남도와 대구는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무 

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재정 자율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활용의 남발 위험성으로 인한 재

정위험 방지를 위한 운용 및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채무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의 적정 수준 내

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재정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 적정수준을 정의･탐색해 보고,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방채무 적정수준 관리방안 및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

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단체(충청남도, 대구)의 채무량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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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능력대비 비율로써 또는 상환부담으로써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세를 살펴보고, 

이전 발생했던 위기단체(제주, 부산)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는지 검증･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규모는 상환능력 대비 

채무비율이나 1인당 채무액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거 2009년도 보다 2015년에 

과거의 위기단체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갑작스런 환경

의 변화(1999년 IMF금융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 및 재정수요의 급

격한 증가 등)에 따라 급격한 채무규모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든 위기단체들

의 수준으로 채무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채무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변동폭을 감안하여, 급격한 외

부환경의 변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최대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량의 적정수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재정책임

성 강화를 위한 방안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후 재정컨설팅과 

같이 재정책임성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사후관리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사후 재

정컨설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량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채무 총량

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채무규모 및 구조, 투자사업 및 미래 재정위험 등

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평가한다. 예를 들면, 2015년도 재정위

기단체 선정 이후 인천시 자체 스스로 이행해야 할 재정건전화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시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정부의 재정분권화 확대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투자심사 대상,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완화를 

대비해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관리･지원체계

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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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상환능력대비 채무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채무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본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가 향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 총량의 적정수준

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광역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단체별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채무

의 규모(예산대비채무비율)를 산정하여 관리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살림살이 규모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향후 채무 상

환에 대한 능력 또는 여력에 대한 척도와는 다소간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또는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개별 자치단체가 지

방채무 수준의 어느 범위에서 향후 채무 상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척

도를 제시할 수 있는 지표들의 사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①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 ② 경상일반재원 대비 채무

비율, ③ 자체수입(1) 대비 채무비율, ④ 자체수입(2) 대비 채무비율, ⑤ 주민1인당 

채무액을 사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대비 채무비율의 수준이 어느 수준

에서 적정하게 유지 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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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아시아게임을 유치한 이후 채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며 지방재정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어 2015년 3월말 기준 예산대

비 채무비율이 39.9%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되었다. 이후 인천은 재정건전화계획 권고안에 따라 2015년부터 이

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표 4-7>에서 살펴본 대로 인천시의 2016년도 예

산대비 채무비율은 31.7%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이는 인천의 채무규모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점차 개선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써 설명하자

면, 2015년 인천의 채무규모 수준은 인천광역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한수준(Upper 

Limi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재정건전화계획 권고안 이행에 따라 2016

년도 인천광역시의 채무규모가 위기 수준 미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천광역시 재정규모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환능

력대비 채무비율들의 적정수준 범위에 대하여 논하겠다. 

2016년도 인천의 채무 규모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에 따라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전년도 39.9%에서 31.7 31.7%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채무규모 상태를 <표 

4-7>에 제시된 다른 상환능력대비 채무비율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재원대비 채

무비율, 경상일반재원대비 채무비율은 55.1%부터 65% 로 순서대로 예산대비 채무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1)대비 채무비율,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은 60.2% 와 72.2%를 나타내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과 자체수입대비 채

무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써 인천광역시가 재정운영

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천의 채무비

율에 비교하여 각 채무비율별로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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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4-7>에서 보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22.8%와 26.4%로 나타난다. 2016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수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다른 단체들의 경우, 10% 중반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고, 예산대비채무비율만 본다면 다른 단체들은 모두 채무규모

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능력대비 채무비율의 상황

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광역시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모두 낮은 수

준에서 운영･관리되고 있지만 일반재원대비 채무비율이나 경상일반재원대비채무비

율의 경우 인천시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수입(1)대

비 채무비율과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순서대로 60.2% 

와 72.2% 이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61.1%와 65.3%로써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

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비채무비율은 26.4%로 인천광역시보다 낮지만 자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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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1) 와 (2) 대비 비율들은 67%와 73%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

의 경우 자체수입의 비중이 인천광역시보다 낮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의한 상환부담

능력 또한 인천광역시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7>의 다른 광역단체들, 강원, 충북, 전북, 그리고 전남, 모두 인천광역시보

다 예산대비채무비율 측면에서는 더 건전해 보이지만, 자체수입(1)(2)을 적용한 상

환부담능력대비 채무비율 상에서는 74%부터 104%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광역단체들의 자체세입

에 대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높은 의존 비율이 반영된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채무규모가 적정수준의 상한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31.7%)보다 예산대비 채무비

율이 낮은 광역단체들의 경우, 자체수입(1)(2)대비 채무비율 측면에서 최소한 인천

광역시의 채무비율(60.2%와 72.2%)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환

부담측면에서 인천의 상환부담과 유사하거나 낮게 유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지방채무규모의 적정수준을 제시해보고자 재정위기관리

제도 상의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대비 채무비율을 통해 지방채무규

모의 적정수준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의단체 기준 상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등

급으로써 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2.8%로써 

주의등급 25% 미만인 상황에서 자체수입(1)(2)대비 채무비율이 각각 61.1%와 

65.3%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를 들면, 광역시･도의 채무비율 분포를 기반으로 고려

해 볼 때, 채무규모를 안정적인 적정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

체의 경우, 자체수입(1)(2)대비 채무비율 수준을 각각 70% 와 75% 범위 내에서 운

용되고 관리되도록 한다면 지방채무 상환부담의 관리를 적정수준에서 할 수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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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보다 매우 

낮다. 행정안전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통해 살펴보면 2016년도 

특･광역시 재정자립도의 경우 66.6%이고 시 단위의 경우 37.4%였다. 이런 재정여건

에 따라서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상 의존재원으로부터 더 많은 부분

을 의지하고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지역경제규모에 바탕을 두고 세수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8> 또는 <그림 4-6>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방자치단체 6단체를 선정하여 보이고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8> 또는 <그림 4-6>에서 살펴보면, 태백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7.8%를 보

이고 있고 자체수입(1)(2)대비 채무비율이 각각 55.1%와 182.3%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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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 경우, 2015년 재정위기단체로 선정이 된 후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해 공유자산의 매각을 통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자체

수입(1)의 경우 55.1%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원래 자체수입 비율이 낮은 구

조이기 때문에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은 182.3%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고양시, 시흥시나 화성시의 경우 채무비율이 

0%를 나타내는 곳부터 군포시 또는 남양주시처럼  1~5% 이내의 매우 낮은 수준에

서 지방채무비율이 나타나는 곳도 많다. 이는 시 자체적인 채무관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채무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수준을 높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는 인구･지역경제규모 및 경제활동 활성화 측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들의 복합 구조적 성장이 기반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대비 채무비율을 연계

하여 지방채무의 적정수준을 제시해 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규모에 따른 

상환능력이 결국에는 채무수준에 대한 상환부담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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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계룡시 또는 태백시의 경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7% 대에서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수입(1) 또는 (2) 대비 채무비율은 100.2%와 110.7% 또는 

55.1%와182.3% 로 큰 격차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써 태백

시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변화로써 채무비율지표에 영향을 주었

기 때문이다. 

또한 김제시, 영주시 또는 문경시의 경우, 자체수입(1)대비 채무비율은 80.7% ~ 

87.4% 그리고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은 99.6%, 114.9%, 153.8%로 순서대로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채무비율의 분포 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무비율을 

보이는 김제시와 영주시의 경우를 기반으로 하여,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으로 채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채무 적정수준을 제시한다면, 자체수입대비(1) 

또는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은 각각 85% 와 110%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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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보

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다. 201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의하

면, 2016년 군 단위 재정자립도는 18%로 나타난다. 이는 시 단위의 37.4% 보다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의존되어 있다. 

 <표 4-9> 또는 <그림 4-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비율 분포는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이는 개별 단체마다 재정자

립도 등 재정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진군의 경우, 통계청 발표 2014년 예산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6.6%

이고 영덕군은 6.5%, 울릉군 8.1%, 예천군 5.8%, 칠곡군 21.5% 등으로 다양하게 널

리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에서도 강진군 3만 9천명,  칠곡군 12만 2천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하여 자체수입(1)대비 채무비율

과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은 <표 4-9> 또는 <그림 4-7>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

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비율 분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예를 들어 군 단위 단체들 중 안정적인 채무비율 분포의 단체들을 기반으로 보

면, 안정적인 채무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1)대비 채무비율과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을 60%와 90%로써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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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 구 단위(자치구)의 단체들은 특･광역시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

체로써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높다. 2016년도 행정안

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보면 2016년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9.7%

로써 군 평균 재정자립도(18%) 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표 4-10> 또는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단체별 예산대비채무비율과 자체수입대비 채무비율의 

격차가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넓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자치구 중에서 지방채의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0인 단체들이 많으며 그나마 채무사용을 하는 단체들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

이다. 이렇게 채무 사용이 저조하고 채무발행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

당 단체들의 채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치구 단체들의 채무비율분포를 고려하여, 각 단체별로 

안정적으로 채무를 사용하며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는 재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별 채무규모의 적정수준을 최소한의 필수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면서 채무상환

부담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자치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사업의 활성화를 추

구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규모의 적정수준으로써 자체수

입(1)대비 채무비율 또는 자체수입(2)대비 채무비율을 10%~20% 또는 15%~25% 구

간 내에서 유지하도록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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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를 예산대비채무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채무를 관리할 경우 예산규모 대비 채

무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한 능력 또

는 여력에 대한 척도와는 다소간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또는 자율재원에 따른 채무수준의 범위로 채무상환 관

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 경상일반재원 대비 채무

비율,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자체수입(임시세외수입 제외) 대비 채무비율,  주민1

인당 채무액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대비채무비율 외에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 등을 사

용하여 지방채무의 적정수준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기준(예, 주의등급지정 기준 

25%) 미만이더라도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2016년도 주의등급 지정 단체와 유사한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비록 낮다하더라도 

자체수입이나 자율재원의 측면에서 채무상환부담의 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무 활용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일반재원대비 채무비율 등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수준의 채무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0% 정도의 이하에서 운영하면 안정적일 것으

로 보인다.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이 시의 경우 85%, 군의 경우 60%이하에서 관리

하면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채무 활용

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등의 재정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셋째,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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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방채 총액의 관리도 지방 스스로 적정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방채 활용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적정

수준 내에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적정수준에서 지방채무를 관리해야 한다. 지방채무는 일정 수준, 본 연구

에서 말하는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발생과 같은 재정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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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에는 향후 지방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확대를 고려하고 

사회복지비 증가, 지역개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할 것

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재

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경비 자율성 

부여,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주체의 변경(지자체장) 등을 

201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운영 기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기준, 지방채무 관리기준 등

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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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18년 4월부

터의 기초연금 인상, 7월부터의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 및 신

설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

해야 할 지방비는 2018년에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6,000억원, 아동수당 신설로 4,000

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8년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지방비 부담

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1.4조원, 아동수당 신설로 3.8조원의 지방비 부담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기초 SOC, 지역발전사업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

시 필요에서 혹은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

다. 그동안 지방채무의 활용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

만 현재 보다는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방채무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규제완화 되어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권이 해당 지

장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발채무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및 협약 등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율성이 확대되어 지방채무가 증가될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이 커지고 재정투자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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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채 활용의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

채무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관리를 재정위기 사전모

니터링 지표인 예산대비채무비율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예

산대비채무비율이 적정 수준이라 하더라도 채무규모를 경상일반재원, 자체수입 대

비 등으로 볼 경우 채무의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단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거나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재원에 비추어 채무

의 적정수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 사업

에서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무리한 투자 사업은 대규모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 혹

은 유사 채무 활동이 이루어진다. 지방채 등을 통한 무리한 재원조달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해당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전체의 영향 등을 고려하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지방채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및 

조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발행에 있어 

주민투표제의 시행은 지방채 남발방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책임성 확보, 그

리고 투자사업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미가 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참

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여 예산편성과정 이외에 예산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주요정

책･사업에까지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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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인 휴대전화 등 의 전국민 보급으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시행도 용이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운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모니터링

을 강화한다던가, 일본에서와 같이 재정지표(예, 예산대비채무비율) 중심으로 단계

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던가, 모니터링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무 발행에 대

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향후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 및 민간자본 활용의 가능성 커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6년 

지방채무는 26.4조원으로 2015년 28조원 대비 5.7%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채무는 GDP 대비 1.8% 정도이나 일본 

47.7%, 영국 10.3%, 프랑스 11.5% 및 OECD 회원 국가 평균 7.5%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대비 57% 정도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며, 광역자치단체

는 67%로 2/3정도 발행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34%로 1/3 정도 발행하였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의 74%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최근 지방

자치단체는 ‘채무 제로’ 달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필요한 투자사업에의 재원조달원으로 보기 

보다는 빚으로 여겨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분권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채무 활용에 대한 중앙의 엄격한 규제는 

완화 내지는 엄격한 관리기준의 조정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지방채 운영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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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에 현재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을 행정안

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채는 자율적 발행 및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채 활용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되는 것이 타당

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은 상환부담을 고려한 적정수준 내에서 운

용되어야 재정위기 발생과 같은 재정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운용의 적정수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의하

고, 지방채 모형을 설계하여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

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몇 개의 재정변수를 

활용하여 적정수준의 기준을 탐색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적정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목적 및 운영 효과에 대한 지속성･영속성을 높이기 위

한 지방채 총량 적정규모를 의미 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추

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중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얻었으며,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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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활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상환부담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두 가지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채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

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어 재정운영을 하는 것을 무조건 장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 SOC, 지역발전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활용하여 선 투자하

는 것도 바람직하며 자체재원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장래 상환부담의 압력이 없는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를 발행하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운

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예산대비채무

비율, 관리채무부담도)을 초과하거나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지방채무의 적정수준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수준의 상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를 

예산대비채무비율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채무를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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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예산규모 대비 채무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한 능력 또는 여력에 대한 척도와는 다소간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또는 자율재원에 따른 채무수준의 범위로 채무상환 관리

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 경상일반재원 대비 채무비

율,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자체수입(임시세외수입 제외) 대비 채무비율,  주민1인

당 채무액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기준(예, 주의등급지정 기준 

25%) 미만이더라도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재원 대비 채무비율이 2016년도 주의등급 지정 단체와 유사한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비록 낮다하더라도 

자체수입이나 자율재원의 측면에서 채무상환부담의 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무 활용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일반재원대비 채무비율 등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수준의 채무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0% 정도의 이하에서 운영하면 안정적일 것으

로 보인다. 자체수입 대비 채무비율이 시의 경우 85%, 군의 경우 60%이하에서 관리

하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채무 활용

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등의 재정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할 것

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재

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다. 이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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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

재 보다는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방채무가 많이 누적되

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규제완화 되어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권이 해당 지장자치

단체장으로 전환되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

발채무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및 협약 등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분권 및 재

정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어 지방채무가 증가될 것

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무 관리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이라 하더라도 채무규

모를 일반재원, 자체수입 대비 등으로 볼 경우 채무의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단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거나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재원에 비추어 채무의 적정수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방채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및 

조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발행에 있어 

주민투표제의 시행은 지방채 남발방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책임성 확보, 투

자사업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미가 크다. 주민투표는 오프라인 및 온

라인으로 가능하다.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개인 휴대전화 등 의 전국민 

보급으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시행도 용이하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운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모니터링

을 강화한다던가, 모니터링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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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and It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While proceeding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deregulation in issuing local debt, local 

governments expect to be more self-regulated and get more crucial role in issuing local debt. 

In this report, for this reason, we presents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nd its management.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apply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issuing local debt. 

Second, we use the estimation model for local debt to explain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n fiscal sustainabil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those which ever experienced fiscal crisis due 

to local debt and those which never experienced that.  

In the report, we conclude that local governments has to estimate the expected optimal level 

of its local debt while considering the possible fiscal fluctuation during its management for the 

external shocks in fiscal balance. 

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ore proactive to estimate the optimum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issuing local debt while considering fiscal shocks in fiscal balance.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ore capable to manage its local debt using a variety 

of fiscal indexes such as the ratio of debt to budget, debt to general revenue, or debt to own 

revenue, etc. 

Third, in the long run, local governments need to employ more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polls, to get consensus before issuing local debt in a certain level of threshold.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must prepare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evaluating 

decentralization due to the deregulation in issuing local debt by local governments.


